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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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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겪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주택문제로 인해 도시 빈민들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이에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주택 대량공급을 통해 2000년대 들어 주택의 양적 문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주택의 질적 측면 또한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비 부담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주택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가구의 66.5%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국토교통부, 2016a), 1990년 대비 2013년의 소비지출 대비 월세 지출의 비중이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최성근·이준협, 2015)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한 가구의 주거안정성과 가구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은 초혼시기나 출산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강정구·마강래, 2017; 박미선, 2017), 이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수준의 문제로 작용한다. 한편, 이와 같은 주거비 부담 문제로 인한 가구 및 가구 구성원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중·고소득가구보다는 주로 저소득가구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저소득가구는 소득 자체가 낮아 주거비 지출이 높아지면 식품이나 교육, 의료 등의 다른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주거안정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거비 부담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정부 혹은 관련 기관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공급측면 정책과 현금보조를 통해 주택수요자의 주택 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수요측면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일반 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며, 주거급여는 가구에게 직접 임대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계에서도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실태 및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 저소득층, 대학생 등 특정 계층에 주목하거나, 월세나 전세, 자가 등 점유형태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비 부담 실태가 어떠하며,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주거비 과부담 판단의 기준이 되는 30%를 여전히 초과하거나(최은희 외, 2011),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1/3 이상이 임대료 체납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체납한 경험이 있었다(박윤영, 2007). 또한, 개편된 주거급여보다 먼저 시행되었으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가구 중 약 63%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철, 2011).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마련 및 실행하기 위해 이들 각 수혜집단의 주거비 부담 실태와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공임대주택이 첫 도입부터 현재까지 약 30여년 동안 역대 정부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다양하게 공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며, 공급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시행 초기단계인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거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가구 중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 특히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주목하여 주거비 부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차이 또한 살펴보기 위해 두 정책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를 설정하여, 세 집단 간 주거비 부담수준 및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갖는다. 첫째, 주거복지정책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어느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는가? 셋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집단별로 영향요인과 그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t검정 및 χ2검정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거비 부담능력
        
          1) 주거비 부담능력의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비(Housing cost)는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주택 및 주거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을 의미하며(김혜승·홍형옥, 2003),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배순석 외, 2013). 주거비 산출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통계청이 주거비로 고려하는 항목들은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비용, 수도비, 전기세, 가스비, 기타 연료 및 에너지 비용으로 구성된다(권연화·최열, 2015). 또한,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고려하거나(권건우·진창하, 2016; Combs and Olson, 1990), 임차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한다(권건우·진창하, 2016; 조혜진·김민정, 2014). 이러한 주거비는 주거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로,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여 활용한다. 주거비 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은 한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과 주거비 간의 관계에 있어 주거비의 수준이 합리적이며 적당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Kutty, 2005; Whitehead, 1991), 한 가구가 주거비 부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주거비 부담능력은 특히 저소득가구에게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슈바베 법칙에 따르면, 절대적인 주거비 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의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박경준·이성우, 2015; 유병선·정규형, 2017). 즉,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고소득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복지 수준을 넘어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노인의 정신건강(박선영·이충기, 2016; 신수민·정규형, 2017),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임세희, 2010; 임세희·김선숙, 2016), 가족관계(임재현, 2011)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주거비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자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자기계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비율 대비 접근법(Ratio approach), 잔여소득 접근법(Residual income approach), 그리고 행태적(주관적) 접근법(Behavioral (subjective)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배순석 외, 2013). 비율 접근법은 가구의 소득에 대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이며(배병우·남진, 2013; 유병선·정규형, 2017). 잔여소득 접근법은 가구의 총 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주거 외의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Grigsby and Rosenburg, 1975). 또한, 행태적 접근법은 주거비 부담능력을 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가구가 직접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배순석 외, 2013).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거비 부담능력 측정 방식은 전통적인 소득 대비 비율 접근법이며, 그 중에서도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to-Income Ratio, RIR)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 소득 대비 비율 접근법은 각 가구의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유형태와 같은 상이한 단위의 가구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Hulchanski, 1995), 타 접근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도 RIR을 기준으로 주거비의 과부담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국가와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0%를 초과하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권연화·최열, 2015; Gabriel et al., 2005).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이를 더 세분하여 RIR이 30% 이하이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Affordable cost burden), 30%를 초과하면 주거비 과부담(Moderate cost burden), 50%를 초과하면 심각한 주거비 과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분류하고 있다(Beverly and Barton, 2006).

          이와 같이 주거비 부담능력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에 대한 주거 관련 비용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이때 ‘부담능력’이라는 단어는 ‘Affordability’를 직역한 표현으로, 단어 자체의 의미와 측정값이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소득 대비 주거 관련 비용이 높다는 것은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해당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 부담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대리변수로서 ‘주거비 부담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2)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주거비 부담수준의 영향요인은 크게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요인은 주택경기, 이상인플레이션, 주택정책 등을 포함하며, 미시적 요인은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을 포함한다(유병선·정규형, 2017).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로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 주목하는 미시적 요인의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특성은 소득,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구성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절대적인 주거비 지출은 증가하며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권연화·최열, 2015; 김계숙·고석찬, 2008; 양세화 외, 2000),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교육수준은 주거비 부담수준과의 영향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정은희·최유석, 2014; DeVaney et al., 2004; Elmelech, 2004),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한다(권연화·최열, 2015; 임세희, 2016).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도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며(박정민 외, 2015; 유병선·정규형, 2017; 최은희 외, 2011), 주거급여를 수급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유병선·정규형, 2017; Wood et al., 2008).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지만(이현정, 2012; 양세화 외, 1999; 천현숙, 2013) 오히려 1인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며(주현태 외, 2017), 자녀가 있는 경우와(Charles, 2006; Elmelech, 2004) 장애인가구의 경우(이선우, 2010)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거비 부담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특성 변수에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면적, 방의 수 등이 있다. 주택유형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주거비의 구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파트나 다가구·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개별 가구의 주거 관리비뿐만 아니라 주택 내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며,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시설 등의 수준이 높아 임차료가 더 높기 때문이다(곽인숙·김순미, 1999; 진미윤, 1998).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부담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홍·유선종, 2017; 권건우·진창하, 2016; 권연화·최열, 2015). 점유형태의 경우 주로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가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월세가구의 경우에 전세가구보다 더 취약하다(박정민 외, 2015; 이성우 외, 2002; 임세희, 2016). 방의 수나 주거면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비 부담수준과 정(+)의 영향관계를 갖지만(권건우·진창하, 2016; 권연화·최열, 2015; 배병우·남진, 2013), 부(-)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곽인숙·김순미, 1999; 최열 외, 2014). 또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요인은 주택하위시장 요인, 즉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은 위치의 고정성이 있으며 한 지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및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임세희, 2016; Bramley and Karley, 2005). 주로 수도권 혹은 서울에 거주할 경우(권연화·최열, 2015; 노승철·이희연, 2009; 이성우 외, 2002),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Moore and Skaburskis, 2004), 농촌에 비해 도시에 거주할 경우(박정민 외, 2015) 주거비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주거비 부담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의 재정을 사용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 혹은 민간건설업체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김훈, 2017).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에 도입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이름과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을 달리하며 꾸준히 공급되어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유형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입주대상의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은 1-2분위, 국민임대주택은 2-4분위이며, 행복주택과 장기전세,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5분위로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기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에 비해 보다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의 주관적·객관적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김태경, 2007; 박윤영, 2007; 장경석, 2003; 조윤애·김태룡, 2004).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RIR이 30%를 초과하며, 이들 중 입주 전 점유형태가 월세인 가구는 RIR이 입주 후에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으며(최은희 외, 2011),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기도 한다(고정희, 2009).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임대료 체납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2009년 기준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임대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주택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가구의 20%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오정석·심영미, 2010).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제 거주가구들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중 하나로 서술할 뿐,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 실태 분석뿐만 아니라 주거비 과부담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요측면 주거복지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주거급여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입되었다.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의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기존의 주거급여는 개별 가구의 주거욕구 및 가구특성,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며, 주거비 보조의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에 연동·포함되어 있으며 주거비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한정되지 않아 주거수준의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였다(김혜승, 2004; 진미윤, 2016). 따라서 정부는 2013년부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서의 주거급여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 1월 24일 「주거급여법」 제정을 통해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진미윤, 2016).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의 개편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규모 및 평균 급여수준을 확대시켰는데, 수급자 규모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수급가구당 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였다(이호근, 2015). 이는 개편된 주거급여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하며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를 통해 개별 가구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2016b)에서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초기단계 평가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급여 개편 전과 후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RIR을 통해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개편 후 주거비 부담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연구보고서는 2015년 7월부터 개편·시행된 주거급여 제도를 2015년 12월 기준의 자료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진미윤, 2017), 일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RIR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편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함성근·최민섭(2017)의 연구에 따르면,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한 주거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5.52점이지만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2.96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에 다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을 주거비 과부담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데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편된 주거급여의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편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혹은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수준을 살펴보고 주거비 과부담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과거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다가 2000년 이후 주거의 질적 측면과 주거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령대별(고홍·유선종, 2017; 권건우·진창하, 2016; 배병우·남진, 2013; 이현정, 2012; 최병숙·이현정, 2014), 소득계층별(박정민 외, 2015; 유병선·정규형, 2017), 주거 점유형태별(곽인숙·김순미, 1999; 유병선·정규형, 2017; 이경영·전희정, 2018; 최열 외, 2014) 등에 의해 다양한 집단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저소득가구들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비 과부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 가구에 주목하여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고정희, 2009; 오정석·심영미, 2010)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급여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에 대한 지적(함성근·최민섭, 2017)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와 같은 주거복지정책을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독립변인 중 하나로만 여기고 있어 주거복지정책의 수혜 여부가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만 실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에 주목하여 이들의 주거비 부담수준 및 주거비 과부담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이들을 다시 주거복지정책의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나누어 집단별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를 넘어 주거복지정책 유형별로 어떠한 차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와 같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 및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거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민 외, 2015; 유병선·정규형, 2017; 임세희, 2018). 또한, 주거급여는 주거비 보조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보다 직접적으로 주거비에 사용되도록 개편되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할 수 있지만 수혜하지 않고 있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보다 낮을 것이다.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홍·유선종, 2017; 권건우·진창하, 2016; 권연화·최열, 2015). 한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대부분 아파트이며,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로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은철, 2011).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주변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주택유형이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민간임대 아파트에 비해 주거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직 개편된 주거급여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개편된 주거급여 수급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실태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비슷한 성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박은철, 2011).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비록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주로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주거비 부담수준이 높다는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주거급여 수급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보다 낮을 것이다.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구특성, 주거특성, 지역특성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프로그램 수혜조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 집단의 표본을 살펴보면 집단 간에 일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유형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대적인 소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각각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2015년 7월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혹은 공급측면의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다룬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집단의 특성 차이가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이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개의 가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로 집단을 나누어 이들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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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거실태조사는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6년까지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사와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 해에, 정책조사는 홀수 해에 실시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특수가구 조사를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매년 일반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확대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장 최근 자료이며, 총 60,640가구의 유효표본수를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며,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또한 고려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유형을 묻는 문항과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때, 보다 배타적인 집단 설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집단은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집단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임차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구성하였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다양하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소득 및 가구형태 등의 입주조건이 달라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히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일반적으로 저소득가구를 분류하는 기준인 소득분위 4분위 이하를 입주조건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다 정교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조건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이며,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소득이 1-2분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소득기준의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만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집단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집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두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이 집단에 대해서도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가구와 2분위 이하 가구 각각에 대해 두 집단을 설정하였다. 상기의 각 집단별 총 표본들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할 변수에서 결측치를 갖거나 이상치를 보이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1,772가구, 2분위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748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933가구, 4분위 이하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는 10,541가구, 2분위 이하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는 6,247가구이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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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mple size of each group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거비 부담수준은 RIR을 계산한 후, 30%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여부에 따른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RIR은 한 가구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주거비용을 가구의 월수입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임차가구 주거비의 가장 중요한 비목은 임대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승, 2004; Hancock, 1993). 본 연구자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가구는 없으며, 따라서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집단도 임차가구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적합한 RIR을 활용하였다. 이때, 주거비는 월 임대료와 주거관리비를 합산하여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점유형태인 전세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관련 대출금의 월 상환액도 포함하였다. 즉, 단순 월 임대료만을 고려한다면 전세가구는 월세가구에 비해 주거비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어 주거비 과부담 가구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전세금을 전월세전환율 혹은 시중금리 등을 활용하여 월세로 환산하기도 한다(강정희, 2010; 권건우·진창하, 2016; 박신영, 2012; 유병선·정규형, 2017; 조혜진·김민정, 2014). 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산법은 오히려 전세가구의 주거비 수준을 월세가구에 비해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임승학·장희순, 2017), 명백하게 주거비로 매월 직접 지출되는 비용만을 측정하여 주거비 부담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아닌 월 대출 상환액을 주거비용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1), 식(2)와 같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급여액은 주거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월 평균 가구소득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거급여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주거비 과부담 여부의 판단기준은 주거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며 주거비 부담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30%로 설정하였다. 즉, 30%를 초과할 경우 1, 30% 이하일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며 본 연구자료에서 활용이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우선 가구특성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를 포함하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장애인 가구 여부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까지 순서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주의 성별과 가구주 취업여부, 장애인 가구 여부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는데, 가구주의 성별은 가구주가 여성일 때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박영란·황정임, 2002; 오찬옥 외, 2000) 여성 가구주일 경우 1, 남성 가구주일 경우 0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주 취업상태는 미취업일 경우 1, 취업일 경우 0으로 설정하였으며, 장애인 가구 여부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1, 모든 가구원이 장애여부에 해당이 없을 경우 0으로 설정하였다.

        주거특성의 경우 주택점유형태, 보증금, 주택면적, 거주기간, 지역 평균 월세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택유형을 포함시켰던 것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집단은 아파트, 주거급여 수급가구 집단은 단독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유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1)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점유형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일 경우 0, 월세일 경우 1로 측정하였다.2)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월세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1999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월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함으로써 전세전환을 허용하는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전세의 점유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가구가 존재한다. 비록 민간임대시장의 전세와 그 성격이 매우 동일하지는 않지만,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세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점유형태는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모형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 점유형태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보증금과 주택면적, 거주기간, 지역 평균 월세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지역 평균 월세는 임세희(2016)의 측정방식을 참고하여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 시도별 각 월세가구의 월 임대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보증금과 지역 평균 월세는 자연로그화 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집단 간 주거비 부담수준과 가구 및 주거특성 차이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그리고 두 정책을 모두 수혜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비교를 위해 우선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과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을 t 검정 및 χ2 검정을 통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소득분위 4분위를 기준으로 구성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간의 주거비 부담수준 및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수준과 주거비 과부담 여부 모두에 대해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두 집단 모두 대체로 높지 않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수준은 평균 약 35%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비해서는 약 2배,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서는 약 1.7배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 과부담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54%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집단의 평균 RIR이 주거비 과부담을 판단하는 기준인 30%를 초과할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으로,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가구들이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박은철, 2011),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급여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함성근·최민섭, 2017)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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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ce in housing-cost burden: 4th income decile and lower
          
          

        

        
        

        <표 3>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와의 소득수준을 비슷하게 설정하기 위한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수준과 주거비 과부담 여부 모두에 대해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차이검정을 실시했을 때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의 효과는 소득수준이 더 낮은 소득분위 2분위 이하의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측면의 주거복지정책이 빈곤가구에 대하여만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김민정·조민효, 2018)와 유사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과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소득수준을 비슷하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전히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거급여 제도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의 세부적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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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ce in housing-cost burden: 2nd income decile and lower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간의 가구주 성별과 가구 월평균소득,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간의 지역 평균 월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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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ces in household & housing characteristics: 4th income decile and lower
          
          

        

        
        

        구체적으로, 가구특성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만 나머지 두 집단 각각에 대하여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상태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순으로 가구주 취업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는 미취업에 비해 취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미취업의 비율이 약 85%로 취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취업여부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평균 약 81만원으로 나머지 두 가구(평균 약 200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모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 가구특성의 차이는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경우 비수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며, 특히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주거비 부담수준의 집단별 차이분석 결과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는데 대체로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특성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전세에 비해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월세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가구의 비율만을 비교해볼 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월세가구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월 임대료의 유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러한 점유형태의 차이가 앞서 살펴본 주거비 부담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보증금의 경우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주택 시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상당히 낮은 소득으로 인해 더욱 낮은 수준의 보증금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택면적 또한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0-85m2의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이 있지만, 대부분은 40m2 혹은 60m2 이하로 제공되기 때문이며,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앞서 보증금 크기의 차이에 대한 해석과 같이 소득으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대 30년 혹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비를 낮추기 위함이므로 급격한 소득의 상승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거주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으로 인해 주거이동으로 인한 이사비용 및 보증금 마련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거주지역의 평균 월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거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규모 건설이 주로 대도시 외곽지역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현영·임병준, 2011; 남원석·임동현, 2017).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지가 및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거주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에 한하여 집단 간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집단별 차이분석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간의 주택면적과 지역 평균 월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간의 가구주 성별과 지역 평균 월세,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간의 가구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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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이검정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 취업상태의 경우 4분위 이하 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주 취업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분위 이하 가구에서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주 취업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미취업 비율은 여전히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에도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4분위 이하 가구에서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미세하지만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분위 이하 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평균 약 18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 평균 약 136만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기준별로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과 가구 및 주거특성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그 차이는 소득분위 2분위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수준이 자체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보일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와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 부담수준은 주거급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구 및 주거특성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를 통한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취약성 또한 해당 순서대로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할 수 있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보다 낮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채택할 수 있었다.

      

      
        2.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분석 및 비교
        
          1) 집단별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분석
          앞선 차이검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간의 주거비 부담수준 및 가구특성, 주거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수준 기준에 따라 집단별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형을 먼저 살펴보면, 가구특성 중에서는 가구 월평균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특성 중에서는 모든 변수, 즉 점유형태와 보증금, 주택면적, 거주기간, 지역 평균 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낮아지면 주거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권연화·최열, 2015). 또한, 점유형태가 전세인 가구에 비해 월세가구가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가구는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가구와 같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구가 전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이경영·전희정, 2018; 최열 외, 2014).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임대주택은 월세로 제공되며, 전세는 이전의 SH공사의 상호전환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이 낮은 월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오정석·심영미, 2010),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주거비 과부담의 가능성이 1.39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증금이 높을수록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높은 대출상환액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권연화·최열, 2015; 김계숙·고석찬, 2008; Hulchanski, 1995), 주택면적은 넓을수록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길수록 과도한 주거비를 지출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입주 당시와 현재의 시차로 인해 현재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 임대료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박경준·이성우, 2015). 마지막으로 지역 평균 월세는 임세희(2016)의 연구결과와 같이 거주지역의 평균 월세가 높아지면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9.1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대비하여 낮게는 30%부터 높게는 70%까지 월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지역의 평균 월 임대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주변 주택 시세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평균 월세가 높으면 월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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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s of housing-cost burden models: 4th income decile and lower
            
            

          

          
          

          다음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델에서는 주로 주거특성 요인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요인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보증금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구특성 요인 중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가구 월평균소득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특성 요인 중에서는 점유형태와 주택면적, 거주기간, 지역 평균 월세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1.25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더 높으면 보다 나은 주택시설 및 주거환경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권연화·최열, 2015; 임세희, 2016). 가구주 취업상태의 경우,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일 때 주거비 과부담일 확률이 1.9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비 부담수준을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이외의 변수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델에서의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델과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도 지역 평균 월세가 높아질수록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거급여는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급지에 따른 차별적인 급여지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의 한계점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모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형과 주거급여 수급가구 모형에 비해 더 많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도출되었으며, 주거특성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형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구특성 중에서는 장애인 가구 여부를 제외한 변수들과 주거특성 중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박영란·황정임, 2002; 오찬옥 외, 2000), 남성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여성 가구주인 가구일수록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거나 혹은 주거비가 높은 경우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직종 및 임금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같은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김안나, 2007), 주거비가 높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수준보다는 안전이나 주택시설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거비를 기꺼이 지불하려 하는 경우이다(김진영, 2013). 또한 가구주의 나이가 낮을수록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및 소득 증가(임세희, 2016) 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이현정, 2012; 천현숙, 2013) 주거비 과부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분위 2분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4분위 이하 가구 모형과 비슷하게 가구특성 중에서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주거특성 중에서는 점유형태와 보증금, 주택면적, 지역 평균 월세가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4분위 이하 모형에서는 가구원 수가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2분위 이하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두 모형에서 같은 방향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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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별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비교
          소득분위에 따라 집단별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의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단별로 Exp(B) 값, 즉 오즈비(Odds ratio)를 기준으로 주거비 과부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 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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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살펴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점유형태와 지역 평균 월세가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가구간의 점유형태의 영향력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점유형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예를 들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한다고 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보증금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이 월 임대료의 감소에 대해 뚜렷한 우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요인은 지역 평균 월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 분류에 상관없이 저소득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지역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혹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혹은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가격의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손철, 2011; Ryu, 2010).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에 비례하여 낮은 비율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고,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별로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평균 월세와 같은 지역적 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분위 2분위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주택 시세에 비해 30%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평균 월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통요인 외에, 각 집단별,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공공임대주택 모형에서 보증금의 크기가 3순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나 다른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지가나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려 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정부가 직접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특히 소득수준 기준이 낮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는 결국 이러한 주거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극빈층이 아닌 이들보다 소득이 약간 더 높은 차상위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회가 주어지는 상황도 야기하게 된다(조윤애·김태룡, 2004).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포함하여 주거비 수준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진다(이성근 외, 2012).

          다음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모형에서 3순위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가구주 취업상태의 경우에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3순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가구의 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가구특성의 차이검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원 수가 더 적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는 1.68명이며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 수가 적은 상태에서 가구주가 미취업일 경우 가구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주거비 부담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1, 2순위 영향요인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점유형태와 지역 평균 월세로 나타났지만, 그 다음으로는 집단별로 보증금과 가구주 취업상태 등으로 각각 다른 요인들이 주거비 과부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영향요인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주로 주거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주거급여는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일부 가구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급여에 비해 더 많은 가구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별로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한다.

        

      

    

    

  
    
      Ⅴ. 결 론
      오늘날 개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은 가구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임세희, 2016) 출산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도난영·최막중, 2018; 천현숙 외, 2016)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소득계층이나 주택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나타나지만(이경영·전희정, 2018; 최성근·이준협, 2015),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층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유병선·정규형, 2017). 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주택의 절대적인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빈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 등을 야기하였고(하성규·서종녀, 2006),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부담능력 등과 같은 질적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정희·서용석, 2018; 박은철, 2011; 최은희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어떠한지, 주거비 과부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들 가구가 여전히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그리고 두 정책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로 집단을 나누어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비슷한 소득수준을 갖는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대체로 주거비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특히 소득수준이 더 낮은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집단별로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의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영향요인 및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에 가구특성보다는 주거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수준이 가구특성과 주거특성 모두에 의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주거비 부담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점유형태, 즉 월세가구일 경우이며, 그 다음은 지역 평균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점유형태와 지역 평균 월세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 취업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집단별로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과부담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거비 부담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분석대상을 주택 점유형태나 연령대, 가구구성 등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제도와 같은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하나로만 여겼을 뿐,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는 가구에 주목하여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들 가구가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현행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있어 어떤 요소를 놓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이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공통요인이었던 점유형태와 지역 평균 월세를 제외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주택면적과 같은 주거특성 변수가 주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거특성 변수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성별이나 나이,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과 같은 가구특성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주 취업상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주거비 부담수준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및 주거특성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취약성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정한다면,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지 않고 있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당첨되지는 못했으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소득이 높은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을 매우 확대하는 것은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공급대상 확대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조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주된 대상을 극빈층이나 저소득층보다는 그 차상위계층으로 여겨지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구들도 주거복지 수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큰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주거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며, 오히려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입주기회를 확대하거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과 같은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로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은 낮고 오히려 고소득가구의 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성제, 2004). 따라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의 실 수요자가 되어야 할 저소득가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급여의 급여액의 산정방식 및 타당성 여부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집단별 주거비 부담수준과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비교한 차이분석 결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나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단의 평균 RIR 값이 35.33%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급여가 가구원수와 지역 급지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과 임대료의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급여를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구가 여전히 주거비 부담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상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나타나며, 영향력의 크기로 보면 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큰 개선점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들이 현금급여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김소희, 2009; 박은철, 2011),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들 중 저소득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월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었다(국토교통부, 2017). 즉, 주거복지정책의 실 이용자와 잠재적 수요자들이 이미 주거급여 제도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본인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거급여 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향후 보다 나은 주거급여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현 상황에 대한 수급가구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 개선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집단분류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만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7점 만점에서 2.96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함성근·최민섭, 2017),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셋째,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결과,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점유형태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과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 평균 월세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점유형태 유형으로, 과거 주택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임차인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자산증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 구입비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거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달하였다. 즉, 전세는 초기에 필요한 자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거주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임대료가 없으며 계약기간 후 주거이동을 할 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결국 향후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월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으로,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성 및 주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전세는 과거 SH공사의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형태인데,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이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도 월 임대료의 보증금 환산으로 인한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하여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월 임대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의 보증금의 수준에 대한 검토 및 극빈층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보증금의 수준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3순위 변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이 높아지면 월세는 감소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보증금이 한 단위 높아질 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주거비 과부담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증금이 높은 주택은 월세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거비를 산출할 때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월 상환액을 포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가구가 첫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많은 대출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이미 보증금을 지불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로부터의 결과이지만,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산정시에 입주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보증금을 적용하거나, 극빈층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대출조건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상품 등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 취업상태가 주거비 과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집단의 평균 가구주 미취업 비율은 약 85%로 집단 내 대부분의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들 가구주는 주로 여성이고(약 54%) 평균 연령이 약 66세로 노인가구에 속하며,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초졸 이하 약 49%), 취업을 통한 자립을 돕는 것 외에 다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연령은 약 66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고령층의 경우 급여 서비스보다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소희, 2009).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소득분위 4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했을 때보다 2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했을 때 비슷한 소득수준의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더 낮은 가구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효과가 훨씬 뛰어남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역 평균 월세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주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주택하위시장이 있으며,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는 서울 내 혹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르게 나타난다(손철, 2011; Ryu, 2010). 따라서 향후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까지로 세분화하여 더 작은 단위에 대한 지역 평균 월세를 활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모델을 통한 결과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주거비 부담수준의 비교를 단순히 현재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집단 내에서 거주 전후나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전과 후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수준의 집단 간 횡단 비교뿐만 아니라, 집단 내 종단 비교를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진정한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집단 구분을 위해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로 집단을 서로 교집합이 없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함성근·최민섭, 2017), 이러한 집단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중복수혜에 대해서는 다른 단일 수혜가구로부터의 불만이 많지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집단에 대한 분석도 실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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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96%는 아파트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71%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2.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주택 점유형태를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⑦ 무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때,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⑦ 무상’의 비율이 낮으며, 이들 가구의 임대료를 월세로 환산하여 설문조사 자료에 기입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해석의 편의상 주택점유형태가 1일 경우를 ‘월세’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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